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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7.(일) 11:00

9. 8.(월) 조간
배포 2025. 9. 5.(금) 16:00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추가 대책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 산란계 농가는 민간 자율적으로 2027년 8월까지 사육면적 확대 준수
 - 계란 가격 결정 체계 수립 및 산지가격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하여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 (‘24년) 160억원 → (’25년) 504억원(본예산 360 + 추경 144)

   ** (0.075㎡/마리) ’19~’23년 91개 → ~’25.7월 164, (동물복지) ‘12~’23년 224개 → ~‘25.7월 262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 아래와 같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당초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0.05㎡/마리)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둘째,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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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그리고,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하여 지속하여 재정을 

지원(한도 51억/농가)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을 위하여 지원 

한도를 확대(한도 132억/농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

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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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훈기 (044-201-2344)


